
[영화단체연대회의 성명서] 
부산시장, 조직위원장 사퇴는 진심이 아니었나?
 
[bookmark: _GoBack]2월25일 열린 부산국제영화제 정기총회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이 보인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러웠다. 영화제 조직위원장으로 총회를 주재한 서병수 부산시장은 총회 회원 106명이 서명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가 하면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재위촉 하라는 영화인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총회 폐회를 알리며 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화제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위원장에서 사퇴하겠다는 분이 영화제를 계속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과연 조직위원장 사퇴 기자회견에 밝힌 내용이 진정성 있는 것이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이 조직위원장을 사퇴한 만큼 빨리 정관을 개정하겠다고 밝혀놓고도 총회 회원의 2/3가 넘는 다수가 내놓은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받지 않겠다고 버틴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특히 “부산시와 영화제 사무국이 TF팀을 만들어 새로운 정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산시장의 언급은 여전히 영화제를 부산시가 통제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시의 산하기관이 아닌 민간사단법인이다. 영화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정관을 만드는데 시가 직접 나설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시와 합의가 돼야 정관을 만들 수 있다는 식의 태도는 부산시장의 저의를 의심하게 만든다. 혹여 조직위원장을 사퇴하는 대신 자신의 하수인을 조직위원장에 앉히겠다는 뜻이 아니길 바란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정기총회 자리에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받지 않고 폐회를 선언했지만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임시총회 소집요구는 이미 효력을 발휘했다. 정관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부산국제영화제가 민간사단법인에 맞는 정관을 갖게 되길 희망한다. 부산시는 전향적 자세로 나서 서병수 부산시장이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난 진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시는 새로운 정관을 만드는데 어떤 간섭도 하지 말아야 한다. 영화인들은 부산국제영화제를 훼손하는 어떤 시도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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